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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분야 ‘24년 정부 예산안은 
기술･시장의 성숙과 수익성 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였음

<보도 주요내용> 

  9.6.(수) 중앙일보 「‘태양광 카르텔’ 겨냥했나... 재생에너지 예산 4,000

억 삭감」에서 “이러한 예산 삭감은 태양광 발전 확대 과정에서 각종 인허

가 편의 제공 등 이른바 ‘이권 카르텔’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정부 기조에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정부는 그간 재생에너지 초기시장 조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저리 융자, 

자가용 설비 보조 예산을 대폭 확대해 왔으나,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이 단

기간에 크게 늘면서 계통연계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재생E 보급설비중 태양광 비중(사업용) : (’12~‘16) 58% → (’17) 63% → (‘18) 69% 

→ (‘19) 85% → (’20) 88% → (‘21) 93%

   * 태양광발전 증가에 따른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 수립(’23.3월)

  ‘24년 재생에너지 분야 정부 예산안은 풍력 등 아직 생태계 활성화가 

필요한 非태양광 분야의 경우 전년 수준으로 지원규모를 유지하여 편성하

였으며, 태양광의 경우 기술과 시장의 성숙, 수익성 향상 등을 감안하여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사업을 효율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

로는, 그간의 정부의존도, 설비의 발전 효율 향상, 정부 재생에너지 목표의 



수정,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조사결과 적발된 부적정 집행 등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적정 예산규모를 편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중요한 에너지

원으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그간 과도했던 태양광 사업을 내실있게 조정하

되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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